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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apartment remodeling system from an urban management perspective, focusing on high-density complexes pursuing remodeling as a second-phase improvement (Re-redevelopment) where conventional reconstruction is no longer viable. Progressive regulatory relaxation has shifted remodeling toward a quasi-reconstruction model, raising concerns about insufficient public contribution obligations.

          Using Ichon 1-dong, Seoul, this research compares the Gangchon Apartment remodeling and Hangang Mansion renewal projects across three categories — urban planning equity, urban carrying capacity, and physical residential environment — using indicators including floor area ratio (FAR), net density, infrastructure contribution, and D/H ratio.

          Three key issues are identified. First, remodeling special provisions apply density differently from the zoning-based FAR system, with Gangchon reaching 484.7% against a legal ceiling of 250–300%. Second, public contribution obligations are structurally asymmetric: Hangang Mansion contributed 9,538 m2 for 781 additional units, while Gangchon bears no such obligation despite 113 additional units and 651 parking spaces. Third, the constraint of preserving existing frames forces horizontal expansion, reducing the D/H ratio from 0.78 to 0.56 and creating a canyon effect.

          This study proposes two categories of improvement: general measures includ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standards and integration into the urban improvement framework; and Re-redevelopment-specific measures including differentiated density regulations based on current FAR. All measures aim to balance urban public interest with development fea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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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1960년대 도입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대량 공급되며 보편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서울시는 강남개발, 노후불량주거 재개발 등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해왔으며, 아파트의 주거유형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포, 압구정, 이촌 등 1960년대 초기 개발된 아파트지구는 당시 근린주구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런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 노후화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이촌동 공무원아파트 등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문제는 1990년대에 이미 1차 재건축을 완료하여 고밀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다시 노후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지들은 기존 용적률이 이미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어, 현행법상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이 유일한 주거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부상하며 초고밀 개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촌1동과 같이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와 이미 고밀화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혼재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상의 용적률 상한을 넘어서는 계획안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택법』의 리모델링 규제 완화는 이러한 고밀 단지들이 도시 관리 계획상 밀도 관리 기준을 상회하는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바람길, 일조, 교통) 등 도시 및 주거환경에 물리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직 첫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한 노후 아파트 단지와 형평성 문제를 넘어,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밀 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근린생활권 내에서 주거환경과 도시 기반시설 등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주택법』과 『건축법』으로 관리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절차를 따르는 재건축과 달리 도시정비계획의 틀 밖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도시 관리계획하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관리하는 용적률 규제조차 실효성 있게 작용하지 않는 제도 적용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래 용도지역제와 도시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수용 능력 및 쾌적한 주거 여건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별도의 밀도 제어 기제 없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도시 관리 체계에 의한 조절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비 방식의 불균형이 유발하는 주거환경 저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건축물 중심의 리모델링 제도를 도시 관리 체계 내로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1990년대에 재건축을 완료한 단지들이 이제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이촌1동과 같은 재-재정비 구조는 향후 서울 전역의 고밀 주거지에서 점차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로서는 특수한 사례이지만, 가까운 미래의 도시 관리 과제로서 선제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촌1동 사례를 중심으로, 1차 재건축 완료 후 고밀화된 단지가 2차 정비수단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재-재정비(Re-redevelopment)의 특수한 조건하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도시 관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1) 선행연구의 고찰
          아파트 리모델링 밀도 완화 및 법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1) 제도 및 활성화 방안 중심의 연구

          김영주(2014)는 한국 리모델링 시장의 부진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혜진·김기호(2005)의 연구는 리모델링의 계획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변화 유형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들의 연구는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활성화와 단위세대 평면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도시적 차원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2) 법·제도적 문제점 및 도시 관리 체계 관련 연구

          권영섭(2008)의 연구는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 완화로 인한 일조 확보 문제점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차대수, 스프링클러, 바닥 충격음 차단 등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주로 단지 내부나 단위세대의 거주환경 개선 측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쳐, 주변 도시 공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시적 관점은 미흡했다.

          맹다미 외(2018)의 연구는 주택법 규정에 의한 연면적의 최대 증가범위1)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 밀도를 결정하는 용적률의 증가범위 혹은 기준이 없어 도시 관리 측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장재일(2025)의 연구는 현재의 리모델링 사업은 용적률 완화 방식이 다른 사업에 비해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고, 개발 규모를 제어하는 용도지역제도와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적절한 용적률 제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선행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초기 연구들은 리모델링의 사업성 개선과 단위세대 내부의 물리적 환경 보완에 집중하였으며, 최근 연구들은 제도적 완화가 가져올 법적 모순이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분석의 초점을 단지 내부의 환경 개선이 아닌, 이미 고밀화된 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증축될 때 발생하는 도시적 과부하에 두었다. 기존 연구들이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특성을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용적률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단지가 선택하는 초고밀 개발이 주변 도시 공간의 질(인동간격, 통경축 등)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이촌1동 전체 정비사업 현황을 생활권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검토한 후, 단지별 개발 이력에 따른 ‘재-재정비’ 과정의 제도적 모순을 규명하였다. 1차 재건축 완료 후 2차 정비를 추진하는 고밀 단지와 최초 정비를 앞둔 저밀 단지가 동일 생활권 내에 혼재하는 이촌1동의 특수한 조건을 활용하여, 아직 첫 번째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은 저밀도 단지(한강맨션)와 1990년대에 이미 1차 재건축을 완료하여 고밀화된 상태에서 다시 리모델링(2차 정비)을 추진하는 단지(강촌아파트)를 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 이력의 차이가 정비 방식의 비대칭성을 유발하고 공공기여 의무가 제한된 상태에서 밀도 증가가 이루어지는 리모델링 구조가 도시 기반시설 수용 능력에 미치는 과정을, 단지 차원의 실증이 생활권 단위의 도시 수용력 문제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분석했다는 점에 연구의 주된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일대로 한정한다. 이촌1동은 1차 재건축을 완료하여 고밀화된 단지가 2차 정비수단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재-재정비 구조와, 1차 정비사업을 앞둔 저밀 단지의 재건축이 동일 생활권 내에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사업 방식에 따른 도시 관리 관점의 형평성과 기반시설 수용력 문제를 검토하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내용적 범위로는 정비사업 방식의 차이가 주거 밀도와 기반시설 수용력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밀 주거지 정비 시 발생하는 도시적 과부하와 관리 체계의 쟁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 고찰을 통해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와 재건축 제도의 차이점을 검토한다.

          둘째, 이촌1동의 현황 조사를 통해 기존 도시 인프라의 개선 없이 증가하는 세대수와 주차 수요 등 도시적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셋째, 개발 이력과 기초 밀도가 상이한 두 사례, 즉 1차 재건축을 완료하여 2차 정비 시점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고밀단지의 리모델링(강촌아파트)과 1차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저밀 단지의 재건축(한강맨션)을 선정하여 심층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두 사례는 사업 전 밀도 조건이 상이하여 사업 후 수치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 밀도 조건에서의 성과 비교가 아닌 동일 생활권 내에서 정비 이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비대칭 구조를 규명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대조적 사례 선정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도적 설계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정비 방식에 따른 밀도 과밀화가 주변 도시 환경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주차 부하의 가중, 공공기여 의무 유무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의 비대칭성, 순밀도 수용 방식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규명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동간격(D/H) 저하에 따른 수직적 위압감과 도시 경관의 차폐 현상 등은 밀도 과밀화로 인해 파생되는 물리적 부작용으로서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중심의 리모델링 심의를 도시 관리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 제도
        본 장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확인한 선행연구의 한계, 즉 도시적 차원의 실증 분석 부재와 제도적 비대칭 구조 규명의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1절에서는 리모델링·재건축의 법제도 체계를 비교하고, 2절에서는 도시환경 이론을 고찰하여 도시계획적 형평성, 도시 수용력, 물리적 주거환경이라는 세 가지 분석 범주의 이론적 근거를 도출한다. 3절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제3장 사례분석의 기준이 되는 분석의 틀을 완성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변천 및 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주민의 주거 성능을 신속하게 개선하며, 기존 공동체의 해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200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법제화된 이후 관련 제도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개정이 되고 있다.

          개정 직후 용어 정의부터 기준과 범위의 설정, 조합 설립과 같이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의 법 제도발전이 이루어져왔고, 2003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택법』에 도입 이후에는 세대수 증가(기존의 15% 이내)와 기존 세대의 전용면적 증가(30~40% 이내)를 허용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세한 변천은 위 <표 1>과 같다.

          
            Table 1. 
				
            

            
              History of changes in the remodeling system
            
            

          

          
          

          그러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완화된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건축 기준은 당초의 ‘수선’의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수반하는 고밀 개발로 변모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 수요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해당 기본계획은 자치구별 리모델링 추진 현황 파악과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접 단지 간 누적 밀도나 기반시설 수용력을 광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제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행 제도는 개별 단지 단위의 사업관리에 그칠 뿐, 근린주구 전체의 도시 수용력을 고려한 밀도 통제 체계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리모델링의 본래 역할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시설을 정비하여 건물 성능을 회복시키고, 전면 철거와 신축을 수반하는 재건축 없이도 건물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다. 국토해양부(2010)는 <그림 1>과 같이 준공 후 15~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리모델링을 시행하면 성능이 회복되어 재건축 시기를 5~10년 이상 늦출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을 유예함으로써 건물의 물리적 수명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2010) 스스로도 현재의 국내 리모델링이 “지속가능한 건설수단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사재건축(조기시행재건축)과 같은 개념으로 리모델링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5조(설계의 완화)를 인용하는 『주택법』상의 특례를 통해, 용도지역 기반 용적률 체계와 다른 방식으로 밀도가 적용되는 제도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래의 수선 목적에서 이탈한 사업성 위주의 고밀 개발이 제도적 관리 공백 속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가 재건축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불균형을 야기하는지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Figure 1. 
				
            

            
              Conceptual schematic design of remodeling and renewal
              Source: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xpansion of Households in the Remodeling of Apartment Houses (2010)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법·제도 적용 체계 분석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는 두 핵심 사업 방식인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근거 법령의 이원화로 인하여, 도시 밀도 관리의 관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도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개별 단지의 사적 주거 성능 향상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 용적률 규제의 법적 모순과 형평성

          재건축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을 엄격히 준수하며, 초과 용적률 부여 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 반면,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법령 완화’를 통해 『국토계획법』상의 상한을 초과하는 증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이원화는 용도지역제 기반의 도시 관리 원칙을 저해하고 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여, 계획적 일관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밀도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장재일, 2025).

          (2) 기반시설 기여 의무의 비대칭성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개발 밀도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증가된 밀도만큼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의무화함으로써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세대수와 용적률 증가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확충 의무가 부재하다.

          이는 리모델링 단지의 수익성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주변 지역 전체에는 교통 혼잡 및 인프라 과부하라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게 되며, 공공기여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분배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즉, 현행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제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이인성·유나경, 2010; 전유신·문태훈, 2003).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여 형평성 논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대한 분석이 아닌, 유사한 밀도 증가를 수반하는 두 정비 방식 간 기반시설 기여 의무의 제도적 구조 차이에 한정하여 검토함을 밝힌다.

          (3) 물리적 계획의 유연성과 구조적 한계

          물리적 계획 측면에서도 두 사업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재건축은 전면 철거 후 신축을 통해 주동 배치와 평면 구성, 지하주차장 계획에 있어 높은 자유도를 가지며, 이를 통해 지상부의 개방감(통경축) 확보가 용이하다.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해야 하므로 평면 확장과 지하 공간 굴착에 구조적·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주거 성능 개선차원(층간소음, 스프링클러 등)에서도 제약이 따른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전용면적 확장과 신규 세대 확보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건축물의 부피(volume)를 비대화시킨다. 이는 인동간격 협소화와 차폐율 증가로 이어져 일조, 바람길,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재건축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은 장수명화·자원순환·공동체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재건축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순기능을 지닌 정비수단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제도적 차이는 <표 2>와 같이 용적률 규제의 형평성, 기반시설 기여 의무, 물리적 계획의 자유도 측면에서 근본적인 제도적 비대칭을 보이고 있어 도시 관리적 관점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Table 2.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remodeling and renewal legal framework
            
            

          

          
          

          이러한 비대칭 구조가 실제 도시 공간에서 어떠한 물리적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이론을 고찰하여 핵심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제3장 실증 분석의 기준이 될 분석의 틀을 완성하고자 한다.

        

      

      
        2. 도시환경 이론
        
          1) 도시환경에 관한 이론연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주거 관련 법령은 도시공간과 주거환경의 본질적 목표로 ‘쾌적성’과 ‘안전성’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원칙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조와 제3조 또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취지는 도시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인간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정주공간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법적 이념은 단순히 현행 제도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근대 도시계획이 형성되던 시기부터 이어온 주거환경의 본질적 가치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초,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oward., E의 전원도시이론부터 Perry, C.의 근린주구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초기 도시계획은 계획 인구와 계획면적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 영역 안에 도로, 학교, 상점, 공원 등 주요 사회간접시설의 적정 규모와 위치를 제안하였다. 1920년대 미국 뉴욕시 지역계획협회(Regional Plan Association of New York)에서 주거 단지의 계획 원리로 제시된 근린주구 이론은 도시의 기본 단위로서 “근린주구”를 제안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강조했다. 이는 공공시설인 초등학교, 상점, 공원 등을 도보권(Walking Distance)에 배치한다는 원칙과 충분한 녹지 및 공원 공간을 확보하여 휴식과 여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다.

        

        
          2) 한국의 도시계획에서의 밀도 관리와 용적률 기준
          서구의 근린주구 이론이 제시한 ‘밀도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의 쾌적성’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도시계획 체계에서 ‘용도지역제’와 ‘용적률 규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구현되었다. 현행 『국토계획법』이 토지의 이용 목적과 기반시설의 용량에 비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과밀화를 억제하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자 강제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법 개정 이후,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가능성과 개발 밀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고밀 개발이 허용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법적 상한선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 전체의 환경 부하를 조절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Table 3. 
				
            

            
              FAR standards for general residential areas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 사업에서 250% 기준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공원 등의 기부채납(공공기여)을 제공함으로써 기반시설 부하를 상쇄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즉, 250%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물리적 한계선으로 작용해왔다.

        

        
          3) 용적률 규제와 순밀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적률 규제는 도시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존 도시 기반시설이 감당 가능한 도시 수용력(urban carrying capacity)을 유지하게 하는 핵심 기제이다. 그러나 용적률은 본질적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규모를 제어하는 수단일 뿐, 실제 거주인구나 활동 밀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은 건물이 도시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건물의 용적률은 대지의 면적과 건폐율 그리고 높이와 상관관계를 이루며, 이는 건물의 규모에 의한 일조, 통풍, 외부공간 등의 관리에 사용하는 수단으로 더 적합하다.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로 운영되는 용도지역제는 세대수, 인구 그리고 자동차 소유 등 거주 및 활동 밀도를 관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실질적 부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적률과 더불어 세대수 밀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적정 밀도에 대한 도시계획적 논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20세기 초반 C. Perry의 근린주구 이론은 쾌적성을 위해 저밀도 개발을 지향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간적 범위는 초등학교 도보 통학권인 반경 약 1/4마일(약 400m)로 설정하였으며, 계획 밀도는 약 1ha당 약 78~90인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은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지향함에 따라 고밀개발의 타당성이 높이지고 있다.

          이러한 고밀화 추세 속에 실질적인 주거환경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순밀도(net density)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 순밀도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순수 주거 용지 면적 대비 거주인구 혹은 세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별 단지 내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과밀도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희지 외(2018)는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고밀화는 도시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초고밀지구’를 양산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표 4>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고밀(High Density)단계는 통상적인 법적 상한 용적률(250~300%)을 준수하는 일반 아파트 단지의 밀도(600~800인/ha)를 의미한다. 반면, 초고밀(Ultra-High Density)단계는 인구밀도 800인/ha(세대밀도 320세대/ha) 이상으로, 이는 기존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임계치를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도로 혼잡과 인프라 부족이 상시화되며, 도시 계획적 관리가 시급한 과부하 구간으로 정의하였다(임희지 외, 2018).

          
            Table 4. 
				
            

            
              Classification criteria by density hierarchy of residential areas
            
            

          

          
          

          결국, 도시 수용력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도시 관리 체계의 제도적 관리 공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재건축이 규제를 통해 적정 밀도를 유지하는 반면, 리모델링은 별도의 기반시설 확충 없이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앞서 <표 4>에서 정의한 ‘초고밀(Ultra-High Density)단계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고밀화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세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의 단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4)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요소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 및 보전하려면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주택개발촉진법(현 주택법)』과 『건축법』에서는 아파트단지 개발 시 지켜야 할 주거 전용면적, 주거동의 높이,2) 인동간격,3) 조경면적4) 및 외/내부 시설기준5)을 명시하여 최소한의 물리적 수준을 관리해왔다. 법령 등을 종합하면, 주거환경을 결정짓는 요소는 물리적 환경과 거주자의 생활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를 본 연구의 분석 방향에 맞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1) 물리적 밀도 및 형태 요소

          ① 밀도

          용적률 및 건폐율은 단지의 물리적 규모를 결정하는 기초지표이자 도시차원의 개발 용량을 산출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대밀도나 인구밀도 등을 통해 주거지역의 밀도를 측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단지의 순밀도는 실질적인 도시에 영향을 주는 활동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밀도이므로 도시적 차원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② 주거동의 형태, 배치 및 인동간격

          주동의 배치와 그 동간 간격은 일조권 확보와 사생활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형태요소이다. 재건축은 동지기준 2시간 이상의 세대 내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 유지로 인해 이러한 기준도 완화되어있다. 그 외 프라이버시와 바람길 확보 같은 질적 환경요소를 가늠할 수 있는 단지의 차폐도는 법적 기준이 미비하다. 인동간격의 축소는 고밀화된 단지 내 바람길 형성을 저해하여 미기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적 폐쇄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오휘영·이주형, 1989; 권영섭, 2008).

          ③ 주차시설

          주차 용량은 거주 편의성의 기준이 되는 핵심 물리적 요소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에 의거하여 세대당 주차 대수 및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노후 단지의 주차 부족은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를 야기하여 도시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지하주차장 확충은 용량 부족을 해결하지만, 동시에 차량 유입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 사회적 공간 요소

          ① 외부공간(공지 및 녹지)

          단지 내 외부공간은 주거환경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어린이 놀이터와 조경 등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다. 외부공간의 양적, 질적 수준은 그 단지의 품격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심리적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오주용 외, 2006).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세대수 증가에 따라 기부채납을 하여 지역의 공공성을 높이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기부채납 의무가 배제되어 있어, 단지 내부의 환경 개선에는 효과적이나, 도시차원의 공공성 확보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5)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책 접근방법
          주거정비사업이 개별 단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 밀도와 도시 기반시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거시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력 문제를 진단하고, 사업 방식 간 공공기여의 형평성 및 제도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개발방식과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력

          도시의 기반시설과 개발밀도는 상호 비례하여 정합성을 유지해야 쾌적한 도시환경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기반시설 중 교통환경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도로망의 소통 원활도를 포괄하는 핵심 요소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일반도로의 개선이 없이 단지별 정비사업만 진행될 경우 가로망의 서비스 수준은 급격히 저하된다(맹다미 외, 2018; 장재일, 2025).

          도시기반시설은 도로망 외에도 ‘생활 편의 및 지원시설(생활 SOC)’ 및 ‘교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괄한다. 특히 상가, 병원, 체육시설, 관공서, 어린이집 등은 인구밀도 증가에 비례하여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일부 확충되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법적으로 확충이 요구되지 않아 정비 후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공원, 녹지, 놀이터 등 오픈스페이스는 주거 쾌적성 및 미기후 조절 능력과 관련된 요소이다. 도시 생태환경 관점에서 충분한 녹지는 도시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의 도시의 탄력성(resilience)을 높인다. 재건축 사업은 고층화를 통해 지상부 오픈스페이스의 추가 확보가 가능한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수평·증축과 별동 증축으로 인해 오히려 오픈스페이스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방식은 도시자연환경에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 개발방식의 공공성 기여와 형평성

          동일 생활권 내에서 상이한 정비 방식이 혼재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의 훼손과 이로 인한 시장 왜곡이다.

          현행 제도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기여 없는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존 도시가 보유한 기반시설의 여유 용량을 비용 없이 잠식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결과적으로 정당한 비용(기부채납)을 지불하는 재건축 사업과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공기여 없는 리모델링으로 사업 쏠림 현상을 유발하여 도시 전체의 질적 저하를 가속할 위험이 있다. 이는 건전한 도시 관리를 위해 시정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로 판단된다.

          (3) 도시계획적 형평성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노후 공동주택을 개선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지만, 공공기여 의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개발밀도(세대수 및 용적률)의 증가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두 방식에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접근 역시 달라져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일률적인 ‘세대수 증가 허용 기준(15%)’의 맹점이다. 현행 제도는 단지의 규모나 주변 인프라 용량과 무관하게 기계적인 비율(%)만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세대 단지에서의 15세대 증가와 1,000세대 단지에서의 150세대 증가는 도시기반시설에 가하는 절대적인 부하량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장치 없이 재건축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도시 관리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과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미비가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구조상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초과이익환수제나 기부채납 등 강력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제도적 우회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 사례 대상 지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350%를 육박하는 현황 용적률에서 400% 이상의 용적률로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회피성 투자처로 변질될 위험성을 시사한다.

          결국 주거환경개선은 공동주택단지 내부의 물리적 쾌적성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의 기반시설 및 자연환경 수용력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토계획법』 법령이 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도시 전체의 ‘시스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향후 정책은 사업 방식(재건축·리모델링)의 구분을 넘어 증가하는 밀도가 도시에 미치는 총량적 부하를 기준으로 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이론 고찰의 종합과 분석의 틀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는 ‘노후 공동주택의 성능개선’이라는 미시적 목표와 ‘도시 관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거시적 목표 사이에서 구조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론적 차원에서는 개발밀도의 상승이 반드시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 법적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는 완화규정으로 공공기여 의무는 부재한 ‘제도적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늘어나는 용적률에 의해 물리적인 규모증가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 또한 열악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당위와 제도의 괴리를 규명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도시환경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틀을 1) 도시 계획적 형평성, 2) 도시 수용력(공공성), 3) 물리적 주거환경(쾌적성) 의 세 가지 범주(구체적인 분석 지표는 <표 5> 참조)로 설정하였다.

        
          Table 5. 
				
          

          
            Framework for case analysis
          
          

        

        
        

        각 범주는 앞서 고찰한 도시계획의 보편적 이론 및 법적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첫째, ‘도시계획적 형평성’ 범주는 도시 관리의 근간인 ‘용도지역제’와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다.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 상한 규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이자 강제적 규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적 상한 준수 여부와 기부채납 유무를 분석 지표로 설정하여, 리모델링 특례가 이러한 도시 관리의 보편적 형평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저해하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 ‘도시 수용력’ 범주는 ‘순밀도’ 개념을 차용하였다. 도시 인프라가 파괴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개발의 한계치를 측정하기 위해, 단순 물리적 부피(용적률)를 넘어 실제 활동 인구 부하를 나타내는 ‘순밀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여 도시 전체에 과부하를 가하는지 실증한다.

        셋째, ‘물리적 주거환경’ 범주는 근린주구 이론의 쾌적성 지표와 더불어 아시하라 요시노부의 외부공간 이론을 반영한다. 건축물의 높이(H)와 인동간격(D)의 상관관계를 통해 공간의 폐쇄성과 위압감을 규정한 이 이론에 따르면, D/H=1은 심리적 개방감의 균형을 유지하는 임계치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 지표로 삼아, 인동간격(D/H)의 축소와 주거동의 연속 길이 비대화가 세대 내 일조권 저해 및 도시경관의 차폐와 수직적 위압감 등 물리적 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도출한다.

        이상의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정량적 데이터 비교 외에도 배치도의 Figure & Ground 도면으로 개발 전후의 건폐율과 주거동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 물리적 환경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동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의 사례를 분석한다.

        본 분석에서는 정비사업의 물리적 비교를 넘어, 단지별 개발이력에 따른 재-재정비(Re-redevelopmet)의 특성을 핵심 기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에 이미 1차 재건축을 완료하여 고밀화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통한 2차 정비를 추진하는 단지(강촌아파트)와 첫 번째 정비사업을 앞둔 저밀단지(한강맨션)를 대조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비 시차에 따라 먼저 고밀화된 단지가 리모델링으로 추가 증축될 때, 별도의 기반시설 확충 없이 기존의 도시 인프라에 가하는 누적 부하량과 공공기여의 비대칭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비 이력’의 차이가 도시 수용력과 관리체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도출함으로써, 현행 리모델링 특례가 지닌 제도적 무임승차의 구조적 모순을 입증하고자 한다.

      

    

    

  
    
      Ⅲ. 이촌동 및 단지 사례 분석
      
        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변천사와 현황
        이촌동은 일제강점기에 빈민층 마을이 존재하였으나 1925년 홍수로 인해 거주를 불허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한강의 넓은 백사장을 매립하여 대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한국 최초의 고급아파트가 도입되었다. 주로 공무원과 외인 아파트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낮은 용적률의 저층 중심개발을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 등을 통해 용적률이 높은 한가람, 강촌, 이촌 코오롱 등 중층 판상형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재까지는 고밀도 정비 및 도시 재생기로 볼 수 있는데 각종 규제완화와 공공기여 연계로 인해 2015년 렉스 아파트가 초고층 아파트(래미안 첼리투스)로 재건축되면서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었다.

        현재는 한강변의 인기 주거지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동시에 추진되는 곳이다.

      

      
        2. 이촌1동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현황 분석
        이촌1동의 현재 공동주택 정비사업(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상황을 보면 재건축 4개 단지와 리모델링 7개 단지가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지의 공간적 분포 현황은 <그림 2>와 같다.

        
          
          

          Figure 2. 
				
          

          
            Renewal project sites in Ichon 1-dong
            Source: Compiled by the author.

          
          

          

        

        재건축 단지는 대체적으로 1970년대 완공된 단지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낮은 층수와 낮은 용적률 단지로 현행 법적 용적률 상한 기준을 준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1990년대에 재건축을 1회 완료 한 단지로서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300%)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아파트단지로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이다.

        <표 6>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 단지 현황 및 추진 내용을 보면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리모델링 단지들은 용적률 상한선 범위를 초과하는 계획이 대부분이다.

        
          Table 6. 
				
          

          
            Status of renewal and remodeling complexes in Ichon 1-dong
          
          

        

        
        

        특히, 한가람, 강촌 그리고 이촌 코오롱 단지들은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계획하고 있다. 이 세 단지들은 재건축을 1990년대 말에 한번 완료하여 300% 이상의 용적률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누적 고밀화를 야기하여 도시환경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촌1동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규모를 추산하면, 재건축을 통해 1,339세대, 리모델링을 통해 662세대가 늘어나 총 2,001세대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보유 차량 대수가 3,000대 이상 증가한다는 뜻이다. 최대 규모인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는 세대수와 교통량 유발 측면에서 도시기반시설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시설 용지로의 기부채납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기부채납 의무가 없어 공공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는 도시기반시설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촌동은 남측의 한강과 북측의 철도로 배리어가 있어서 추가적인 도로 개설이 어렵고, 공원녹지 및 편익시설을 확충할 공간적 여유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종합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정비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은 체계적인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 또한 이 계획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촌1동 일대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한 도시 관리 기준이 존재한다. 실제로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층수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주택법』상의 특례를 통해 리모델링 세대증축에 대한 유효한 밀도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 관리 기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한해서는 그 실효성이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의 수립이 아니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틀이 리모델링 사업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보완하는 것이다.

      

      
        3. 사례 1 이촌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분석
        
          1) 단지 연혁 및 배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02번지 일대에 위치한 강촌아파트는 1970년대 공무원아파트를 모태로 하여 1998년에 재건축된 단지이다. 당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기존 지상 5~13층 규모의 저밀도 단지가 용적률 339%, 최고 22층의 고밀도 단지로 재편되었다. 현재 준공 25년 차에 접어들어 건물 노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높은 현황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통한 2차 정비사업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2) 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총 1,001세대 규모의 강촌아파트는 1990년대 후반 중층 아파트가 갖는 전형적인 물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림 3>의 (a) 배치도와 (c) 현황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ㄷ’자 형태의 주거동이 밀집해 있으며, 지상부는 주차공간과 휴게공간이 혼재되어 외부 공간의 쾌적성이 낮다. 특히 세대당 주차대수는 1.06대에 불과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주거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igure 3. 
				
            

            
              Comparison of current status and renewal plan of Gangchon apartment
              Source: (a), (b) Site plans constructed by the author; (c) cited from Magazine H; (d) cited from Maeil Business Newspaper.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강촌아파트는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병행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3>의 (b)계획안 같이 기존 주동의 전·후면 확장을 통해 전용면적을 넓히고, 단지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113세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1,114세대의 대단지로 재편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을 지하 5층까지 수직 확장하여 세대당 주차대수를 1.54대(총 651대 증가)로 개선하였으며, <그림 3>의 (d) 조감도에서 확인되듯 기존22층 규모의 주거층을 25층, 일부 29층까지 수직 증축하여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지상에 산재하던 노후 시설들을 통합하여 대규모 선큰 광장 및 커뮤니티 시설로 재구조화함으로써, 단지의 물리적 성능과 자산 가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 도시환경 영향분석
          강촌아파트의 리모델링 계획안 <표 7>을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인 도시 계획적 형평성, 도시 수용력, 물리적 주거환경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Overview of Gangchon apartment remodeling project
            
            

          

          
          

          (1) 도시 계획적 형평성

          분석에 앞서 강촌아파트의 특수한 조건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촌아파트는 1998년 1차 재건축을 완료하여 현황 용적률이 이미 339%에 달하는 고밀 단지로, 현행 용도지역 체계상 재건축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250~300%)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허용되어 오히려 현재보다 세대수가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은 해당 단지가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을 형성하며,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즉, 강촌아파트 사례는 일반적인 리모델링이 아닌, 이미 고밀화된 단지가 추가 증축을 추진하는 고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의 전형적 사례로서, 이 특수성이 오히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서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현황 용적률이 이미 법정 상한을 초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특례를 통해 추가 세대증축이 허용된다는 점이며, 바로 이것이 본 연구가 지적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의 본질이다.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용적률 250%(최대 300%)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 리모델링 계획안은 용적률 484.73%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제도적 상한선을 약 1.6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로 사실상 준주거지역(400~500%)에 준하는 초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 관리의 근본과 용도지역제의 밀도 관리 원칙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용적률 총량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세대수 증가’ 허용 기준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는 제도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2) 도시 수용력

          도시 수용력 측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업 전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공기여의 부재이다. 강촌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1,001세대에서 1,114세대로 113세대(약 11.3%)가 증가하며, 주차대수 역시 기존 1,066대에서 1,717대로 651대가 증가하여 주변 교통 환경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증가에 따른 공원, 교육 및 여가 시설들의 부담 역시 커지지만 <표 7>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러한 사업 전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은 전무하다.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인구와 교통 유발 등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 리모델링은 기존 도시 인프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물리적 주거환경

          강촌아파트리모델링사업은 건폐율이 37.13%까지 상승하고, 기존 22층(약 61m)에서 29층(약 90m, 주거용도 25개 층 및 스카이라운지)으로 수직·수평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문제는 주동 배치의 변경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고밀화가 진행되어, 수평 증축 분만큼 인동간격이 더욱 축소된다는 점이다.

          이를 아시하라(1998)의 공간 분석에 대입해 보면, 현재 약 0.78(48m/61m) 수준인 D/H비(인동비율)는 사업 후 수평 증축에 따른 간격축소(약 43.5m)와 주동의 수직증축 (25층, 약 78m)이 맞물려 0.56(43.5m/78m)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된다. 이는 균형점인 1.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단지 내부는 시각적 개방감이 상실된 채 거대한 벽에 둘러싸인 ‘협곡 현상(Canyon Effect)'이 예측된다.

          즉, 기존세대의 평면증가와 추가 분양세대 확보라는 두 개의 물리적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의 폐단을 잘 보여준다.

          더욱 주목할 점은 국지적 개방감의 소멸과 경관 가이드라인의 역행이다.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에서는 가로 경관의 위압감 완화를 위해 주동의 연속 길이를 50m 내외로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길어질 경우 ‘메스 분절(Mass Segmentation)’을 통해 시각적 투과성을 확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강촌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판상형 주동(60~65m)과 일부 소규모 판상형 주동(29~41m)이 혼재되어, ㅡ자형 판상형 주동사이로 시선과 바람이 통하는 ‘숨구멍(void)’이 존재한다. 그러나 리모델링 계획에서 이 단형 주동들을 수평 및 별동 증축으로 연결하여, 주거동의 길이가 약 107m의 ㄷ자형 거대 매스로 변모하게 된다. 추가 세대 확보를 위해 기존 주동 사이의 이격 공간까지 증축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단지 내 주요 통경축이 차단되고 대지 내부의 개방감은 현저히 저하되었다. 이를 통해 수평증축과 별동증축으로 세대수 확보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행 제도 및 심의 기준의 적용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4. 사례 2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사업 사례분석
        
          1) 단지 연혁 및 배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3번지 일대에 위치한 한강맨션은 1971년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국내 최초의 중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이다. 현재 지상 5층, 23개 동, 66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황 용적률이 약 101%에 불과하여 서울 시내 재건축 대상지중 매우 높은 사업성을 보유한 곳으로 평가된다.

        

        
          2) 재건축을 통한 주거 공간의 개편
          한강맨션은 <그림 4>의 (a)배치도에서 볼 수 있듯이 남향 위주의 판상형 병렬 배치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고 인동간격 또한 쾌적한 편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인한 수직 이동의 불편, 커뮤니티 시설의 부재, 그리고 <그림 4>의 (c)현황사진에서 주동 사이로 엿볼 수 있듯이, 건물 간의 이격 공간마저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할 만큼 지상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Figure 4. 
				
            

            
              Comparison of current status and renewal plan of Hangang mansion
              Source: (a), (b) Site plans constructed by the author; (c) cited from Maeil Business Newspape; (d) cited from Seoul Urban Improvement Information System.

            
            

            

          

          이에 한강맨션의 재건축사업은 기존의 저층·저밀도 단지를 용적률 255%, 지상 최고 35층, 총 1,441세대의 고층 주거지로 전면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의 (b)계획안과 같이 물리적 변화의 핵심은 대규모 필지 정비와 기반시설의 확충에 있다. 또한 <그림 4>의 (d)조감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계획상 단지 내에 공공공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 될 예정이며, 이는 단지 내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공공성 확보의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강맨션 재건축은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고밀도 복합 주거지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재건축 정비 모델을 보여준다.

        

        
          3) 도시환경 영향 분석
          아래 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 <표 8>을 바탕으로 도시 계획적 형평성, 도시 수용력, 물리적 주거환경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 
				
            

            
              Overview of Hangang mansion renewal project
            
            

          

          
          

          (1) 도시 계획적 형평성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2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의 법적·행정적 검증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는 본 계획안이 『국토계획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규정하는 용도지역제의 틀 안에서 적법하게 수립되었음을 입증한다.

          특히, 한강맨션은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순응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약 250~300% 구간)과 층수(35층)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는 도시 계획이 의도한 적정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용량의 균형을 준수한 결과이다. 즉, 특례조항을 적용받는 리모델링과 달리, 제도권 내에서 예측 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 계획적 형평성과 제도적 균형을 모두 확보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2) 도시 수용력

          도시 수용력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하를 기부채납을 통해 해소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7) 한강맨션은 기존 660세대에서 1,441세대로 781세대(약 118.3%)가 증가하는 사업 전후 변화에 상응하여, 예상되는 교통 및 환경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약 11.3%에 달하는 9,538m2를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으로 기부채납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은 단지 내부의 편의를 넘어, 이촌1동 일대의 부족한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로망을 개선하는 등 도시 전체의 수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3) 물리적 주거환경

          물리적 주거환경 분석 결과,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은 전면 철거 후 신축 방식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판상형 ㅡ자 배치를 ‘탑상형 배치’로 전환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 냈다.

          첫째, ‘저건폐율·고층화’를 통한 개방형 공간 구조의 실현이다. 기존 단지는 5층 규모의 저층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인동간격(D)이 약 20~22m에 불과한 판상형 주동이 빽빽하게 나열된 형태를 띠고 있다. 비록 D/H비(21m/15m=약 1.4) 자체는 양호하나, 높은 건폐율로 인해 외부공간에 조경, 광장 및 보행로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반면 재건축 계획안은 고층화로 건폐율을 20% 수준으로 낮추어 지상부의 쾌적한 오픈스페이스를 대폭 확충하였다. 배치도 분석 결과, 넓어진 중앙 광장과 통경축을 통해 주요 구간의 인동간격(D)은 건물 높이(H)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였고, 매우 높은 수준의 외부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매스분절’을 통한 경관 가이드라인의 준수로, 기존의 약 81m의 판상형 주거동 대신,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2015)이 권장하는 탑상형 주동을 도입하여 경관의 투과성을 높였다. 계획 개요 <표 8>상 총 건축면적(15,288m2)을 계획 동수(15개동)로 환산하면 1개동의 평균 바닥면적은 약 1,019m2로 산출된다. 이를 타워형 주동으로 가정하여 계산할 경우, 한 변의 평균길이는 약 32m 내외로 도출되며, 이는 서울시의 경관계획 권장 기준인 주동길이 50m[4호 조합 내외(50m)8)’] 이내로 양호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4) 소결
          공동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두 제도에 의해 추진되는 강촌 리모델링사업과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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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리모델링 제도가 고밀 단지의 2차 정비과정에서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앞서 설정한 분석의 틀, 즉 도시계획적 형평성, 도시 수용력, 물리적 주거환경의 세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두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이원화에 따른 ‘용도지역제의 무력화’이다. 앞선 개별 사례 분석에서 확인했듯 한강맨션(재건축)은 조례 기준인 250% 내외를 준수하는 반면, 강촌아파트는 이미 1차 재건축으로 법적 상한을 초과한 과밀 상태임에도 리모델링 특례를 통해 484.73%의 밀도를 확보하였다. 이는 2차 정비 시점에서 재건축의 공공기여 의무를 회피하면서 그에 준하는 개발 규모를 실현하는 구조로, 별도의 용도지역 상향 절차 없이 사실상 상위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400~500%)’의 밀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리모델링 특례는 정상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는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개발 이익과 공공기여 의무의 ‘비대칭성’과 순밀도의 수용방식 차이다. 도시계획적으로 고밀 개발은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한다. 재건축(한강맨션)은 660세대에서 1,441세대로 781세대 증가라는 사업 전후 변화에 상응하여 대지면적의 11.3%(9,538m2)를 기부채납함으로써 원인자 부담 원칙을 이행한다. 반면, 리모델링(강촌아파트)은 1,001세대에서 1,114세대로 113세대 증가, 주차대수 651대 증가라는 사업 전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조성 의무가 전무하다. 이는 사업으로 인한 실질적 부담 증가분을 해소하지 않고 기존 도시 인프라에 전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순밀도 측면에서도 리모델링(강촌아파트)은 기부채납 없이 세대수가 증가하여 대지면적 대비 순밀도가 그대로 상승하는 반면, 재건축(한강맨션)은 기부채납을 통한 대지면적 확보로 순밀도 증가가 일정 부분 상쇄되는 구조적 차이가 나타난다.

          셋째, 수직적 위압감(D/H)과 경관 측면에서 두 사업 방식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재건축(한강맨션)은 건폐율 20% 축소와 수직분산 전략을 통해 D/H비 1.0수준의 쾌적한 개방감을 확보하여 고밀 개발의 부작용을 상쇄하였다. 반면, 리모델링(강촌아파트)은 수평 증축이 필수적인 구조적 한계로 인해 외부공간이 더욱 잠식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단지 내 최협소 구간인 103동과 105동 사이를 분석한 결과, 기존 48m이었던 인동간격은 105동의 수평증축(약 4.5m)으로 인해 약 43.5m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기존 20~22층 규모였던 주동이 25층(약 78m)으로 수직 증축됨에 따라, D/H비는 0.56수준으로 급락한다. 비록 최고 층수(29층)는 별동 증축부(스카이라운지)에 국한되나, 단지의 주된 경관을 형성하는 연속 주동들이 일제히 높아지고 좁아짐에 따라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협곡(Canyon)’현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관 측면에서도 대조적이다. 강촌아파트는 기존의 소규모 주동(41m)을 수평·별동 증축으로 연결하여 권장기준(50m)을 초과하는 107m 규모의 ‘ㄷ자형 거대매스’로 변질시키며 ‘연쇄적 장벽화’를 형성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강맨션은 기존의 병풍형 장벽(81m)을 철거하고 32m 내외의 탑상형 주동으로 분절하여 도시 경관의 공공성을 제고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고밀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은 도시계획적 형평성, 도시 수용력, 물리적 주거환경 세 측면 모두에서 재건축과 구조적 비대칭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미 고밀화된 단지가 2차 정비수단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구조에서는 용도지역제의 실효성 약화, 기반시설 기여 없는 밀도 증가, 물리적 환경의 질적 저하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Ⅳ. 결 론
      
        1. 연구의 요약 및 개선방안 제언
        앞선 사례분석과 이촌1동 정비사업 현황을 종합해보면, 향후 이촌1동 일대는 1차·2차 정비사업의 중첩 추진으로 인한 급격한 과밀화와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이촌동은 재건축사업(한강맨션, 한강삼익, 왕궁 등)으로 약 1,170여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모델링 사업(강촌, 한가람, 이촌 코오롱 등)으로 약 660여 세대 이상 추가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 인한 순밀도 상승은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력에 부하를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한 수치적 과밀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고밀도를 다루는 ‘건축적 해법의 질적 차이’이다. 기반시설 확충과 건폐율 축소를 통해 밀도를 수직으로 분산시킨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의 한계로 인해 늘어난 밀도를 수평적 팽창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D/H비를 0.56 미만으로 급락시켜 단지를 ‘협곡화’하고, 기존 주동 사이에 추가 세대 삽입으로 ‘거대한 장벽(Wall Effect)’을 형성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질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조, 프라이버시 그리고 바람길 등 물리적 환경의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오직 세대수 증가만을 목적으로 공공기여 없이 도시환경과 기반시설에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현행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현행 리모델링 제도가 도시 관리 체계 밖에 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공백이다. 다만 개선방안을 설계함에 있어, 고밀 아파트 단지의 재-재정비 구조가 지닌 구조적 제약(재건축 불가, 골조 유지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현실적 수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촌1동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으로 제언한다. 첫째·둘째는 리모델링 제도 전반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이며, 셋째는 고밀 아파트 단지의 재-재정비 구조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도출되는 개선방안이다.

        첫째, 주거환경의 ‘환경성능 중심’의 심의기준 강화이다. 주동 차폐도, 바람길, 일조권, 교통영향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인허가 절차 및 심의기준을 도입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이 경우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 유지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성능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의 기준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을 주거정비사업 체계로 편입하여 통합 관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재건축과 동일한 대규모 부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골조 유지, 부지 확장 불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이라는 리모델링의 구조적 특성상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지역 주민 개방, 공개공지 확보, 환경성능 기준(D/H비, 차폐, 바람길 등) 충족을 인허가 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현실적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지역 차원의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 시기 조절’을 통해 세대수 증가와 기반시설 수용력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계획적 형평성과 도시 수용력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성과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공공성 기여 등 용적률의 법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세대수 증가와 기존 세대의 평면 확장에 대한 규정을, 현황 용적률을 기준으로 리모델링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기준 설정 시 현황 용적률이 이미 법적 상한을 초과한 고밀 단지의 경우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여, 일률적 규제보다는 단지별 사업성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 적용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개선 방안은 사업 참여자의 사업성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 공공성 확보와 사업성 간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현실적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이 모든 제도적 개선은, 현재 준 재건축으로 변질된 리모델링 사업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리모델링의 근본적 취지는 무분별한 철거를 지양하고 재건축의 시기를 연기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친환경 주거 성능 개선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은 지하주차장 신설, 기존 전 세대의 평면 확장, 분양을 위한 별동 증축 등을 통해 사실상 준 재건축을 지향하면서 공공기여를 회피하는 기형적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허용 연한을 15년으로 축소한 것은 건물의 생애주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선진국의 주택 수명이 평균 70년을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반복하더라도 50년 내외의 짧은 생애주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답습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나아가 물리적 정비를 넘어, 지역의 도시환경과 단지의 주거환경, 그리고 사회적 지속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도시 관리(urban management)’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리모델링이라는 정비수단을 도시계획 체계 밖에 방치하지 않고 명확한 관리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데 있다.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의 틀 안에서 용도지역제, 기부채납 의무, 정비기본계획과 연계되어 도시 전체의 수용력과 균형을 맞추며 관리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주택법』과 『건축법』의 특례 조항에 의존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적 관리 체계에서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이 구조적 분리가 지속되는 한, 개별 단지 차원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생활권 단위의 누적 밀도와 기반시설 수용력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출발점으로, 현황 용적률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유형을 구분하는 차등 적용 기준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황 용적률이 법적 상한을 초과한 단지(유형 A)는 추가 세대수 증가를 제한하고 평면 증가형 리모델링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현황 용적률이 법적 상한 이하인 단지(유형 B)는 여유 용적률에 비례하여 평면 증가형과 세대수 증가형을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도시 수용력을 존중하고 제도적 형평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보완이,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도시 공공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을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실현된 단지를 사례로 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 영향 분석의 정량적 검증 부족이다. 본 연구는 리모델링에 따른 통경축 차단과 바람길 막힘 등 환경적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객관성에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분석 대상이 재-재정비라는 특수한 조건과 한강변이라는 특정 입지 여건을 가진 단지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적인 리모델링 사례나 타 지역으로 직접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확정된 실시설계 도면이 아닌 정비계획(안) 단계의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도출하는 데 있어 연구의 깊이 차원의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공기여 형평성을 제도적 구조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나, 실제 개발이익에 근거한 공공기여 적정 수준의 산정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는 1차 재건축 완료 후 고밀화된 단지가 2차 정비로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재-재정비의 특수한 조건에 주목하여, 이촌1동 사례를 통해 이러한 구조가 도시환경과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 관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단일 지역 내 2개 사례에 한정된 분석인 만큼, 보다 다양한 사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지차원의 개선에 머물러 있던 리모델링 논의를 도시차원의 ‘공공성’과 ‘경관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켰으며 현행 리모델링 제도가 도시 관리에 있어 맹점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향후 도시환경 수용력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1990년대 재건축 완료 단지들이 서울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재정비 구조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비대칭 문제는 조만간 보편적 도시 관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가 이에 대한 선제적 제도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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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주1. 주택법 제2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주거전용면적 30%~40% 증축허용
      

      
        주2. 건축법 제60조
      

      
        주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4. 건축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7조
      

      
        주5. 주택법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45조 등
      

      
        주6. 아시하라 요시노부(1998)의 외부공간 구성 이론을 분석의 준거로 삼는다. 건물높이(H)와 인동거리(D)의 비율인 D/H비가 1 미만일 경우 보행자는 시각적 차폐와 강한 위압감(Over-bearingness)을 느끼게 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최소 1 이상의 D/H비를 확보하여 적절한 개방감과 일조권을 유지해야한다.
      

      
        주7. 『도시정비법』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①정비 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주8. 국민평형(84m2)기준 1세대 폭(bay)≈약 12~13m로 4세대 조합(4호 연립)≈48~52m ∴약 50m 내외를 의미
      

      
        주9. 본 분석에 적용된 건축물 높이는 구체적인 실시설계 도면이 부재한 계획 단계임을 고려하여, 계획안의 최고 층수에 통상적인 공동주택 층고(3.1m)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도시 경관에 미치는 시각적 위압감을 가장 보수적인 관점(worst-case)에서 평가하기 위해, 평균높이가 아닌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D/H비를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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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4 m? 334585 m? 20% 255% 106 m B3/35F

Planned

housing units

Housing supply

Parking 2,176 spaces

1441 units capacity  (1.51 per Household)

Community facilities

Category Area (m?) Details (Remarks)

Management office (150), Senior center

Indoor 2630 (380), Daycare center (600), Small library

facilities . (230), Resident lounge (320), Resident
gym & meeting room (950)

Outdoor 1700 Playground (1,200)

facilities i Outdoor gym (500)

Total 4330 Total 8 types

Source: Seoul Urban Improvemen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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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G : PR Seoul urban o
enera > planning ey
residential ";T;':;?"g'-:gf ordinance characte;;'istics
area an
Zoning Prchical management
class St:nd::ﬂrl\:igal AT direction
PP standard

More than 5 Low-rise housing

Class 1 100%, up to L E:l(er/osor oriented

200% or less (4 stories or less)

200% or Mid-rise housing

Class 2 250% or less |
ess are
Mid-to-high-rise
5 apartment
Class 3 300% or less 25|0 %or residential area
ess i
with good
infrastructure

Source: Article 8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
ning and Utilization Act (2025) and Article 48 of the Seoul Metro-
politan Government Urban Planning Ordinanc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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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ioiy  indicator  Focus of analysis

category
Size of Site Scale of development
project area for comparison
Uban  Development g‘;‘;‘ Extent of increase in
planning  densiy plan total physical volume.
equity
Density Floorarea  Equity and
management ratio consistency with legal
of plan (FAR) FAR regulation
Population ~ Total Load on urban
density housing  infrastructure due to
(housing ~ units theincrease in housing
units) (increase)  units.
Wik Planned  Net population density
density housing  (diagnosis of
unit/area  overcrowding).
Hiban ot Potential contribution
canng parking to traffic congestion
CapaCity  parings  SPaces
&WIC  affic  panio - Practioal mprovement
contribu- arking Practical improvement
o per effect of parking per
unit housing unit
Degree of public
Areaof  contribution through
public mandatory
L’gﬁﬁm‘fg‘:\m contribution  infrastructure
(donated  expansion
area) corresponding to
density increase.
N Level of securing
Landuse  Buiding oo ndevel open
(BCR) plan f;”g’(as%em space and
. landscaping area
Indicators for
Ratioof landscapeand
Residential max. residential
environ- heightto  environment, such as
mental building  visual openness/
comfort separation® oppressiveness and
Townscape impact on sunlight.
Continuous Messureof visual
lengthof . obstruction of urban
apartment  Visual comnectiviy
e based on building

length

Source: Constructed by the author based on relevant laws and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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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ategory Analysis item Indicator Case 1 (Remodeling)  Case 2 (Renewal)
Lend use Sitearea 30987.60m* 7472400 m
Urban planning 8
il Development density Tota loor area 227060.72m 33458500 m*
Density control FAR (Plan) 48473% 256%
: Housing units 1114 1441
fodstnion (Increase) 13 ¢781)
3505 units/ha 1928 units/ha
Netdensity Housingurits/ha (Ultrahigh densty)  (Med-high density)
Urban capacity Total capacity 1,717 spaces Approx. 2,176 spaces.
Parking environment
Per housing unit 154 151
Donated area om 958"
Infrastructure contrbution
(None) (Roads,parks, etc)
Land use BCA (Plan) 3713% 2000%
DM Ratio 078-056 14=10
Residentia ax 2F =
environment Urban landscape height? (Approx. 90 m) (Approx. 106 m)
" 68~120m Aoproc 22m
Bullding width (Ext-50m) (Ext:81 m)

Source: Analysis and renewal by the author based on Seoul Urban Improvement Information System and projec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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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aws

Main contents.

sep.2001  BuidingAct, Legaldefiniton of Remodeling’
P Enforcement Decree, Aticle 6(1) Regulations on relaxation of building standards through architectural review.

Established permission standards for apartment remodeling.

Mar 2002 Spforeement Decree on Menagement  Alow apartments oder than 20 years for remodeing

y 9. Required 100% resident consent for remodeling.
Housing Act Aricles 2,48 Introduced Remodeing System and Remodeing Housing Assaciation nto
May. 2003 Enforcement Decree Articles 37,38,47 e HousingAct.
3847 Revised consent requirement to 80%.
Sep. 2005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Introduced the concept of ‘Extension Remodeling'.
B Article 42, Attached Table 3] Allowed extension within 30% of exclusive residential area.
Mar 2007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_Shortened the allowable age or extension remodeling fom 20 years o
; Aricle 42 15years.

Aug 2010 Enforoement Ruleof the Bulding At g;zanged extension scale (Tota floo area increase: 10% - 30%)
Expanded extension range for units under 85 m’ (30% — 40%).

Jan.2012 Housing Act Article 2, etc. Allowed increase in housing units numbers (10% of existng housing units)
Applied urban planning deliberation.

. Increased alowable housing unts addition to 16'%.
Housing Act Aticle 2,

Allowed vertical extension upto 3 floors.

Dec. 2013 Enfotcement Dectee of the Bulding ACt - iandated estabiishment of Remodeling Master Plan fr lage ciies
(over 500K population).

nfc the A

Aug.2016 ;‘&m‘ﬁg‘bﬁl’“ ofthe Housing ACt i eq consent requirement for individual building (2/3— 172).

S R —— Etablshment and Notoeof 2025 Secd Apaiment Femodelng iaster

Feb.2017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ACt g e consent requirement for remodeling permission (80% — 75%).

[Attached Table 4]

Sourc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OEBPS/images/data/kpa/50738/JKPA_2026_v61n4_138_f004.jpg
(b) Renewal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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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site plan
c) Current status photos






OEBPS/images/data/kpa/50738/JKPA_2026_v61n4_138_t006.jpg
Currentstatus  Planned status

Complex
Ve name iousing 1990 guaing Floos/
lousing puildings HoUSi"9 guildings
Hangang  100% 255%
1 1971 Mansion 660 5F/23 1685 35F/15
Hengang  196% 260%
2 1979 Samik 252 12F/3 29 30F/5
3 1974 Wangoung et sF/5  234% 4o
166.7% 240%
4 1977 Bando 192 12F/2 361 35-39F
" Renewal
281% completed
§ 2003 Hangang s 2510 (omer foreigner
apt)
Renewal
6 2015 Feemian 3% geri3  completed
(Former Rex apt)
Avg Avg.
153% 8F 251% 37F
Subotal(1-4) e
’ 2
wits  12F units  Mex4OF
Ichon 210% 308% 18/27F
T a3 'R 750 o
213% 280% 13F
8 1971 Miu 50 10FN1 65 1
215% 300%  15/18F
9 1987 wumbo A% worn 3% 7
Ichon 317% 488% 25F
10 1999 Kolon 834 24F10 48 n
Ichon 358% 499% 25/27F
11998 | angaram 2036 22719 2213 19
339% 4847% 25/29F
12 1998 Gangchon 1,001 22F/9 114 10
13 2000 Hengeng 355%  1824F/ 488%  21/21F
Daewoo 834 10 95 10
Doosan
142015 Weve  g3%% ey Femodeing
Trezium &

Ag Mg Mg Avg
286% 20F  406% 2%

555 Max 6214  Max
units  24F  units 29

Sub-total (7-13)

Total 6906 _ 8907
(Target housing units) units units
Renewal 4sites
Ongoing projects
Remodeling 7sites

Source: Compiled by the author based on Seoul Urban mproverent Infor
‘mation System and Naver Real Estate infiorm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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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verview

Project Gangchon apartment remodeling housing project
name
Sie 30087.6m? Existingunits 1,001 units
area Gl 3
Urban planning
zoning class 3 general residential area
land use plan

Infrastructure (m?)

Green Public open

Road Park space space School  Others

0 0 0 0 0 0
Architectural plan

Site Gross floor BCR  FAR Max. No. of

area area height  floors

30987.6m? 227,069.7m? 37.1% 484.7% 90m  B5/29F

Housing supply and parking
Planned .
Parking 1,717 spaces
housing 1,114 units ;
A capacity (1.54 per unit)
Community facilities

Category Area (m?) Details (location & facilities)

Sky community lounge

Indoor Total Fitness center, Daycare center, Coin
facilities planned  jaundry, Reading room, Management
area office, Swimming pool

Approx
?ut}jo‘or 6000M? " Ground level: Children's playground
acilities

Total - Total 8 types

Source: Seoul Urban Improvement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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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status photos d) Remodeling perspectiv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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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enewal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gl bass Holkkig fes Residential Environments
" "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 in areas with

Increasing th e o residential buidings; dorti
Objective g i concentrated diapidated structures; Supplying new

Improving functional performance —
Master plan Remodeing implementation plan inlarge cities o N Residental Environmental Regeneration
Implementer Remodeling Housing Association Renewal Housing Association
Min.years 15 years or more after approval for use 30 years or more after approval for use
Formation of association _+ Whole complex: 33/4 of total owners ~Whole complex: 34/5 of owners
andprojectconsent _ + Perbuilding 1/2 of owners - Per building 1/2 of owners

Within legal it (e g. Max: 300% in Class 3 General

Floorarearatio (FAR)  Noupperimit bishibi o)
Expansion of xisg yihin 30~40'% o existing floor area of unit Not Applicable (New Construction)

Housing units increase

Within 15% of existing housing units

No fmit (Subject to urban planning regulation)

Up to3 floors (2 floors for buildings under 14

Floor increase stories) Within limits of urban planning laws

Construction method Major repair or extension after partial demoition  New construction after complete demolition
Relaxationof building ~ Relaxation of all standards (8 crteriaincluding  Generally not allowed (Partial relaxation possible for
standards FAR), except for daylight standard in due north  Special Architectural Zones, etc. upon deliberation)
Public contribution None Provision of roads, parks, green zones, etc.
Betterment charge None Taxation of Renewal excess profits

Provision of social o Mandatory construction of social housing up to 50%
housing of the increased FAR over the master plan limit

Source: Remodeling Series 1 (Understanding Remodeling), Korea Remodeling Association (2020 Revised Edition).





